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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규제 대응 잘못하면 “낭패”
지속가능경영원, 전자업계 연간 5700억원 부담 … 전문팀 가동해야

유럽연합(EU)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전기․전자업계가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57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EU의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과 정책입안 과정에서의 의견반영 등을 위해 

현지에 공동의 전문팀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분야에서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지속가능경영원은 11월16일 <선진기업의 EU 환경규제 대응 및 시사

점> 보고서를 통해 2005년 전기․전자업계의 EU 수출예상액 163억달러 중 70%인 114억달러 품목이 규제대상

에 해당되며 국내기업들은 5%인 5억7000만달러를 폐제품 수거시스템 구축 등 추가적 환경비용으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수출지연 등 차질이 발생하면 추가비용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내기업들이 EU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EU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1999년 브뤼셀에 설립된 유럽일본기업협의회 환경위원회를 통해 EU의 환경정책 수집과 분석, 대응

방안 수립 뿐만 아니라 일본기업 공통의 요구를 EU에 제시하는 등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반면, 국내기업들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합법적인 의견개진 기회조차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EU가 2005년 2월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정(RoHS) 지침 부속서 수정을 위한 제2차 이해당사자 의견수

렴을 받았을 때 유럽은 물론 중국, 일본 등에서 총 31개 관련기업과 18개 기업연합체, 3개국 정부당국이 의견

서를 제출했는데 국내기업은 단 한곳에 불과했다.

<화학저널 2005/11/17>


